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합505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주식회사 명▽▽▽건설

2.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3. 우×건설 주식회사

4. 주택도시보증공사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우×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962,739,665원 및 위 돈 중,

1) 11,601,417원에 대하여 피고 우×건설 주식회사는 2016. 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은 각 2016. 2. 13.부터,



2) 492,125,5이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3) 1,041,32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4) 143,476,1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5) 9,256,844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6) 21,174,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7) 284,063,72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각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39,273,535원 및 위 돈 중,

가)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나) 39,273,535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2) 218,789,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각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우×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466,331,786원 및 위 돈 중,

1)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우×건설 주식회사는 2016. 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은 각 2016. 2. 13.부터,



2) 408,700,501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346,926,179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29,485,181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367,636,989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21,686,996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2,326,049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44,355,578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645,214,3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81,243,154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24,589,321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8,418,178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156,239,384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9,336,963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955,47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18,475,351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263,228,4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52,094,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87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명▽▽▽건설(이하 '피고 명▽▽▽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거나 한◇◈◈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의 2009. 9. 24.자 관리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한◇◈◈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산업개발, 피고 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산업개발', '피고 우×건설'이라 하고 피고

우×산업개발, 우×건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 우×산업개발 등'이라 한다)는 피고

명▽▽▽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우×산업개발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2012. 7. 3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우×산업개발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2012.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각 인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인천광역 시 경 제자유구역 청

장에서 원고로 변경 되 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건설,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와 피고들의 하자 관련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8차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1,287세대 중 1,015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

우×산업개발 등, 피고 명▽▽▽건설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아래 표 기재

'통지기준일, 이전에 피고 우×산업개발 등, 피고 명▽▽▽건설에 도달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이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며 나머지 세대를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 채권양도 일시 및 양도세대수, 채권양도

통지기준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1,287세대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09,118.5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B의 감정 결과(추가감정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명▽▽▽건설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780,227,104원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86,104,681원 등 합계 2,466,331,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명▽▽▽건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명▽▽▽건설이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인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사용검사 후 하자와 관련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 1,333,338,146원(= 1년차 하자보수비 152,897,482원 +

2년차 하자보수비 570,169,059원 + 3년차 하자보수비 307,611,689원 + 4년차 하자보수비

104,105,219원 + 5년차 하자보수비 35,850,391원 + 10년차 하자보수비 162,704,306원)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개별 하자에 관한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데, 비법인사단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채권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 저촉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210명은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 즉 피고들 및

한◇◈◈신탁 주식회사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책 임 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9872,

2013가합4129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1심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 명▽▽▽건설, 우×산업개발,

우×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183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 패소하였거나

패소한 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들이다. 따라서 위 183세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판결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210명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명▽▽▽건설, 우×산업개발, 우×건설, 소외 한◇◈◈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구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 ③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 중 피고 명▽▽▽건설,



우×산업개발, 우×건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개별 하자를 특정하여 일부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원고들이 소유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세대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별지 4] 기판력 적용세대표 기재와 같이 189세대(이하 '이 사건 기판력

적용세대'라 한다)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의 원고들 또는 그들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명▽▽▽건설,

우×산업개발, 우×건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기판력 적용세대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부분은, 이 사건 관련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기판력 적용세대의 채권 양수를 전제로 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1)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대 중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244세대의 경우 할인된 분양가로 입주하였고, 해당 세대의 경우 목적물의 층수,

계약일자, 하자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 당시 분양자인 피고 명▽▽▽건설과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세대로부터 손배배상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세대 중 244세대는 2017. 1.경부터 2017. 10. 사이에 피고

명▽▽▽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분양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최초 분양가보다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낮았던 사실,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하자보수 전문 2. 1)의 공급대금은 계약체결 상태의 하자 및 이에 따른 보수비용을 반영하며 확정된 분양가로서,
본 계약 체결 이후 "갑(피고 명▽▽▽건설)"과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는 면책되며 "을(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 표시재산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주택으로서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공, 발코니확장 및 마감재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현재 상태 그대로를 수인하기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을"은 기타 기반시설, 개발계획, 건물현황 및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수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을"은 계약체결 이후 동조 각 호의 사항을 중분히 인지하고 "갑" 및

관계회사에게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①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법률상 권리인 점, ② 분양세대에

비하여 매매세대의 경우 분양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미분양세대를

처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매매계약서에 매수인들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하자 발생 여부는 설계도면과

대비하여 전문가가 확인하여야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건설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하자를 인식하고 그 정도를 매매가격에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명▽▽▽건설 및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매매세대 역시 전체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방근시트 보수비용

원고는 '[공용추가 1]'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항목 관련 시공비용

813,363,936원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 결과[추가감정 및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각

회신(2017. 3. 17.자, 2017. 6. 14.자)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 및 감정인 B의 일부 감정결과만으로는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도면 지하주차장 종ㆍ횡단면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위에 '복합방수+무근콘크리트 100mm'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피고 명▽▽▽건설은

위 설계도면에 내용에 따라 상부 복합방수 및 무근콘크리트(100mm)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에 시공된 무근콘크리트

파손이나 균열 등으로 인한 하자 발생 사실이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조경수

뿌리의 침습 등으로 인하여 무근콘크리트, 방수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일(2009. 9. 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2009. 5. 4. 시행,

인천광역시조례 제4291호)에 따른 조경기준(2009. 1. 23. 시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호)

제17조에서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조경기준에서는 식물 뿌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방근시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근시트를 의무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발간한 2007년도 조경 설계기준에서는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5.8.2

방수ㆍ방근시설 부분).

그러나 위 조경설계기준의 내용 역시 무조건 방근시트를 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인공지반에서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등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에 부족한 경우에

방근시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일 및 사용검사일(2012. 8. 29.) 당시 적용된 2008년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 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에서도 방수층과 별도의 방근층을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의 표 11070.1에 의하면 '도막 방수재'의 경우 '방근성능

보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우레탄계 도막방수도 방근성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⑥ 2013년 개정된 조경설계기준은 '8.4.3. 방근시설'에서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방근시트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2016. 12. 발간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레탄계 도막방수의 경우 방근성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방근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

규정은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착공도면 기준 미시공, 변경시공

원고는 공용 133, 134, 135 항목의 경우 착공도면과 대비하여 변경시공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 등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용검사 당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사업승인당시 도면이나 착공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습식균열 보수방법

가)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공용 003-01내지08] 벽체 누수, [공용 004-이내지06] 천장 누수, [공용 03] 각동 계단실

및 E/V홀 균열 및 누수, [공용 04] 각동 PIT 균열 및 누수. [공용 11] 썬큰 계단 측면 균열, 누수, 백화'



각 항목과 관련하여 '습식 균열보수(주입식) M (호표18)'로 구분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습식균열주입재'를 적용한 일위대가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우레탄, 에폭시 등 산성 주입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와 만나 가수 분해 작용을 하여 물이 생기고 공극이 확대되는 현상 발생으로 부식속도가

증가하여 하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수비용도

이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레탄(에폭시) 및 아크릴계 모두 균열보수 주입재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아크릴계가

우레탄(에폭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에폭시계

주입재는 실제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주입재이고, 이를 이용한 공사비도 비교적

평균ㆍ보편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인이 채택한 공법 및 보수비용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별하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5. 피고 명▽▽▽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거나 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별지 3 전유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5 전유세대 면적표 참조)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이 사건 기판력 적용세대 제외, 이하 같다)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61,123,940원,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42,300,642원 합계

1,203,42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양도차수 공용부분
면적(㎡)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원)1)1,156,651,837원(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 전유부분 면적(각 채권양도세대)/109,118.50㎡(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원)

1차 847.6835 8,9585,411 5,516,361

2차 33741.5564 357,659,179 257,497,698

3차 84.6182 896,949 404,702

4차 10767.6433 114,136,598 65,208,567

5차 678.0861 7,187,686 4,383,369

6차 - - -

7차 1610.8179 17,074,606 9,393,795

8차 22298.2155 236,360,213 118,719,448

합계 70.028.6209 742,300,642 461,123,940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12. 8. 29.부터 이 사건 감정인 B에 의하여 감정이 실시된

시점까지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위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시공사인 피고

우×산업개발 등이나 피고 명▽▽▽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관하여 보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피고 명▽▽▽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금액은

962,739,665원(= 1,203,424,582원×0.8)이 된다.

2) 따라서 피고 명▽▽▽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962,739,665원 및 피고 명▽▽▽건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① 11,601,417원에 대하여는 2016. 2. 13.부터, ② 492,125,5이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③ 1,041,32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④ 143,476,1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⑤ 9,256,844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⑥ 21,174,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⑦ 284,063,72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각 피고 명▽▽▽건설이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 명▽▽▽건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962,739,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가지고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명▽▽▽건설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건설은 2015. 12. 31. 현재 자산액이

237,985,956,786원, 부채가 267,215,235,70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 명▽▽▽건설은 2014년에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처리 결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2007년 기준으로 707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 명▽▽▽건설은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명▽▽▽건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우×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대위채권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명▽▽▽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명▽▽▽건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명▽▽▽건설의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고 명▽▽▽건설의 손해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은 (D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61,123,940원,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42,300,642 원 합계 1,203,424,582원이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명▽▽▽건설의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우×산업개발 등의 피고 명▽▽▽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우×산업개발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962,739,665원(= 1,203,424,582원×0.8)이 된다.

라. 소결

한편, 원고가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명▽▽▽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우×산업개발 등은 피고 명▽▽▽건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962,739,6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① 11,601,417원에 대하여 피고 우×건설는 2016. 2. 12.부터, 피고

우×산업개발은 각 2016. 2. 13.부터, ② 492,125,501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③

1,041,32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④ 143,476,132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⑤

9,256,844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⑥ 21,174,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⑦

284,063,72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우×산업개발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58,062,741원이 된다.



다. 중첩관계

1)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명▽▽▽건설, 피고 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명▽▽▽건설, 피고 우×산업개발 등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2) 결국 피고 공사가 피고 명▽▽▽건설, 피고 우×산업개발 등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①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 합계 901,976,331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채권양도비율 64.1766%[70,028.6,209㎡(기판력 적용세대를 제외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109,118.50㎡(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578,857,742원과, ②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220,234,177원 합계

799,091,919원에 각 책임제한비율 80%를 곱한 639,273,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그리고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 858,062,741원에서 위 639,273,535원을 뺀

218,789,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① 피고 명▽▽▽건설, 피고 우×산업개발 등과 공동하여 위

639,273,535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에 대한 이행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39,273,53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② 218,789,2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4.부터, 각 피고 공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하세용 판사 목혜원

별지

1)1,156,651,837원(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 전유부분 면적(각



채권양도세대)/109,118.50㎡(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